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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연구의 결과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上)는 독
일 임대차법에서의 차임의 규제를 조사 · 분석하였다.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보고서의 上 · 下로 나누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는 
독일 임대차법에서의 차임의 규제를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독일 임대차법의 
차임규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우리 임대차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가능한 경우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부분의 연구를 위해 독일 임대차 관련 법과 정책 자료, 국내외 문헌연구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독일 임대차법 분석을 위해서는 독일 ｢민법｣
의 임대차 규정을 분석하였고, 특히 임대차의 차임 규율 및 규제 관련 개정법
을 연혁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사안 중 차임인상과 관
련된 재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차임규제를 위한 개정법 이후 사
안은 주로 州법원에서 다투어진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하급심 판결이 대부분이
지만, 개정법의 도입 후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한 자료이다. 또한, 차임규제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조사
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법무부 자료집 「Kleiner Leitfaden 
Wohnraummietrecht」(2017. 10.)과 독일 부동산회사에서 2018년 개정내용
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한 해설서 「Miete und Mieterhöhung」에서 다루어진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독일의 임대차법 일반

독일의 임대차법은 모든 임대차 목적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 
주거공간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이하 ‘주택임대차법’), 그리고 기타 공간에 



- 2 -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성된다. 임대차법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주택임대차법
은 주거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의 거주권의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임
대차관계의 존속 보호, 차임규제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다.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

독일에서는 2015년 ‘차임제동(Mietpreisbremse)’이라고 하는 새로운 입법
이 도입되었다. 차임규제가 필요한 지역의 요건을 갖춘 경우 州정부는 법규명
령으로 차임이 규제되는 지역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차임제동이 적용되는 지
역에서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10%를 초
과하는 차임액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전 차임이 이미 지역상례적 비교차
임을 초과한 경우나 개량조치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건물을 신축한 후 최초 임대의 경우 및 포괄적 개량조치를 실행한 경우에는 
차임제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임제동의 완화 내지 예외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차임제동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차임보다 높은 차
임을 약정한 경우 허용차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약정은 무효로 되고, 
초과차임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의 제기 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 중인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차임인상에 관
하여 단계식 차임이나 지수식 차임의 방법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단계식 차임은 
임대차기간 동안 일정 기간별로 인상비율 또는 일정액의 방식으로 차임을 약
정하는 것이고, 지수식 차임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차임이 변동하도록 약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지
역상례적 비교차임을 한도로 차임을 인상할 것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또는 최종 차임인상 후 1년 후에 차임인상에 대
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의 인상비율은 3년의 기간 동안 20%를 초과
할 수 없다. 州정부의 법규명령으로 차임인상을 규제할 것으로 지정된 지역에
서는 3년 동안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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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

영업공간의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차임규제가 적용되지 않
는다. 실무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차임
변경을 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가치보전조항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관
계 존속 중 차임의 인상을 사전에 약정한다.

2. 하반기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독일 임대차법 차임규제 법리의 우리 임
대차법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
을 보호하기 위한 차임규제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었
다. 이에 따라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규율 내지 차임
규제를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로 나누어 검토할 것을 계획한 후, 독일 
임대차법 체계에서의 주거공간 임대차(이하 ‘주택임대차’라고 함)와 영업공간 
임대차를 구분하여 차임에 관한 규율을 각각 조사 ·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임대차법’의 의미에서 임대차관계의 존
속이 보장되고 차임이 적극적으로 규제되는 한편, 이러한 주택임대차의 특별
규정은 영업공간임대차에의 준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법 내에서 
주거공간과 영업공간 임대차의 규율이 분리되어 있고 임차인 보호의 차원이 
균일한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은 전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나, 
계약내용의 자유에 설정된 일반적 한계(민법 제138조 및 형법 제291조, 경제
형법 제5조 및 이들 규정의 해석에 따른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20%)의 제한
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하반기 연구의 내용은 주택임대차에 한정하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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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를 우리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다.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의 차임규제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전ㆍ월세 상한
제’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발
의된 12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함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준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연구에서도 주택임대차에 한정하여 차임규제
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의 임대차법제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논리 및 법제가 주택임
대차와 영업공간 임대차에서 각각 다르게 전개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후의 
논의에서도 양자를 구별하여 각 법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차임의 규율 내지 
규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연구방법

위의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1) 문헌연구

우리의 임대차 관련 법과 정책 자료, 국내외 문헌연구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독일 임대차법 분석은 상반기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2) 개정 법률안 분석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총 12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
으로 한다.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등의 인상
률 상한제를 어떤 관계에서 규율하고 있는지, 상한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
하는지를 살펴본다.
3)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의 조사·분석

독일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를 우리 임대차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토대로서 독일과 우리의 주택정책, 특히 임대주택의 체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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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도의 운용상황도 비교 ·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 결과가 여러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현
황도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우리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관할부처
에서 발간하는 정책자료 및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다.
4) 임대차 실무가·전문가의 의견청취

주택임대차에서 차임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실무상 검토해야 할 법리적 · 실
무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 정책 및 법제 전문가를 초대하여 의
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9
년 11월 21일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규제의 우리 법제로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 
보호와 차임규제(차임 등의 증액비율 제한)의 관계’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이
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최성경 단국대학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
아 임대차관계의 균형있는 규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책
임자인 홍윤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상반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주택임대차법상 차임규제를 우리 법제로 도입할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
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주택의 
포괄적 개량조치가 차임규제의 도피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재희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은 차임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임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
가의 의견은 검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충실히 반영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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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차임증액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외
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주택임
대차보호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을 보호하는 데에 기능해 왔으나, 안정적인 거주, 주거비용의 적정성, 대항력
과 보증금회수 보장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임차인의 주거복지가 충분하지 않다
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1) 특히 안정적인 거주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은 2년(동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지나지 않고, 
계약 만료 후에는 보통 인상된 차임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것이 
강제되므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지속적 거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임차권의 존속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2) 이와 같이 임차권의 
존속 보장과 주거비용의 적정성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하에
서 이 문제를 관련 법률 규정을 이론적 ·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본다.

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두어진 
민법 제628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민법 제628조 및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7조는 공과부담의 증감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종래의 차임이 공평의 이념에서 볼 때 불합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3)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 또는 
1) 권대우,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총, 제28집 제4호 (2011), 238면 이하.

2) 박은철·김수경,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9), 15면 이하.

3) 주석민법 [채권각칙(3)]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제628조, 437면. 판례도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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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4)

나. 차임증액 청구시 증액비율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
추어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비율(약정 차임 등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고(동법 제7조 · 동법 시
행령 제8조 제1항),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임
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시 증액의 비율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5%가 증액 비율의 상한이다. 

사후적으로도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
과 지급된 차임 등의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
다(동법 제10조의2).

다.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
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 이 점에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차임증액

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 청

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

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

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239515 판결)”고 하여 

임대차관계 존속 중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주석 민법(주 3), 437면.

5)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



- 9 -

의 한계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임대인
은, 임대차존속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당사자간 합의나 재계
약의 방법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있고, 인상되는 차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임차
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인상된 차임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차임의 규율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다
는 것이다.

현행 제7조의 규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장
기화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약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2년의 
임대차기간을 확대하거나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Ⅲ.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차임증액

가. 서설

주택의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령 중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
주택에 적용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및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
는 「공공주택 특별법」7)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
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동법 제1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에 적용되며(동법 제3조), 차임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 현행 
임대차법에서의 차임증액에 관한 규율의 범주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차임을 규제하는 규정이 두어져 있으나, 공공임
대주택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

결. 이러한 해석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다8048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6)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 종래의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된 것이다.

7)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 종래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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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적용범위가 민간임대주택과는 다른 점에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나.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범위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
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동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
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관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다. ‘임대
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
한다(동법 제2조 제7호ㆍ제5조).8) 이와 같은 등록은 민간건설임대주택ㆍ민
간매입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ㆍ단기민
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위 구분 중 후자의 구분은 임대기간에 따른 것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고(동법 제2조 제5호), ‘단기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

8)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25%에 불과했으나, 2017년 말 정부의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마련된 지방세·소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개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수는 2017년 말 98만 호에서 2019년 9월 146.7만 

호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

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임

대주택통계 2019.12.1. 최종 확인).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대주택 등

록률을 재고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을 보면,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실질적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향후 주택임대차의 분야에서는 

주된 규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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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임대주택이다(동법 제2조 제6호).

다.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료 규제

1) 최초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9)를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
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라고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의 최초 임대료는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
는 임대료로서(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10) 최초 임대료에의 결정에 관하여
도 법령상의 임대료 규제를 받는다.11)

2) 임대기간 중 임대료의 증액 청구

(1) 임대료의 증액 청구시 증액 비율의 제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다(동법 제44조 제2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
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이하에서는 ‘주거비 물
가지수’라고 함)의 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
9) 민간임대주택법은 종래의 차임과 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는 전세의 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의 보증금 및 차임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우리의 현

실에 적합한 용어선택이다.

10)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1) 이 점에서 독일의 2015년 차임제동의 규제와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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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 그 외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이나, 이 
경우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동법 제44조 제3항).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법령상 규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 증액 비율 제한 규정의 성질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대기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

우 8년 이상ㆍ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
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43조 제1항)한 것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 목적의 주택 사용을 간접적으
로 강제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
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할 최단기간을 규정한 것
으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주택임
대차보호법 제4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및 증액 청구시 증액 비율의 상한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
업자의 증액 청구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
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인 4년 내지 8년의 기간 동안 최초임대료를 정
한 이후 1년이 지난 때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동법 제44조 제2항), 
이때에는 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제
한은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종래 임차인과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료 인상
의 제한에 따른 수익성의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로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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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증액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연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하는 비율로 차임이 인상될 수 없다.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이 최근 연 2-3% 사이에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임대료 
인상 규제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12) 한편,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일정 시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계약만료 시기 및 이에 따른 계
약의 갱신 시기 내지 새로운 계약체결의 시기가 동일 시점에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일정 비율을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마련해 두었다.

100세대 미만의 민간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거나 단지에 속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연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때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임대료의 증액도 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연 5% 범위 내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
록일로부터 4년 또는 8년에 한한다. 즉 일종의 한시적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3)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임대료가 상당하게 인상될 위험
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다.

12)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물가지수 변동률은 2019년 2.9%, 2016년 2.1%, 2017년 2%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13) 정은아,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2019. 5),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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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대차에서 현행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기간이 장기간 존속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현행 법정 최장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방안,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 기간
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규정하고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로부터 임차인
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의 전ㆍ월세 시장 
현황 및 법상황을 고려하여 ㉯의 방안이 입법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
하여 다음 Ⅲ.에서 검토한다.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간
임대주택법의 규율을 통해 소개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료 증액 비율 
제한 규정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인상 비율을 제한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기간을 설정했
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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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의 논의

가. 서설

주택임대차의 차임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논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정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
져 왔다. 이미 제18대ㆍ제19대 국회에서 이른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
는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쉽게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4) 이러한 논의는 현재 제20대 국
회에서도 계속되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신설과 함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총 12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앞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의 규율이 기능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2년의 단기법정기간의 만료로 인해 임대차관계가 종료하
거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임을 보았다. 주택임대차의 차임인상
률에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 즉 차임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존속
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살펴본 후, 차임규제에 관한 논의를 정
리한다.

나. 임차권 존속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필요성

1) 계약갱신을 통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입법례

우리보다 앞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모색하였던 여러 입법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
장한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청

14) 제19대 국회에서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027, 2012.5.30.),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170, 2012.8.14.), 여상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57, 2012.9.4.) 등이 있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영선의원 대표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869, 2011.2.18.),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2913, 2011.8.18.)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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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없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도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
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장기의 임대차를 보장한다. 독일에서는 기간
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된다.

각국의 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국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제도15)>

15) 김제완,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 보호와 차임규제(차임 등의 증액비율 제한)의 관

계”, 한국법학원 2019.11.21. 포럼 자료집(미간행), 4-6면.

갱신제도 갱신거절 사유

한국
묵시적 갱신규정은 있으나,

거절시 심사제도 없음

갱신거절의 정당성 심사제도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사유 없음

독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 

  임대인의 해지 가능성 제한

② 기간을 정한 임대차: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 통상해지: 임대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능

 ㉠ 임차인의 유책한 의무위반

 ㉡ 임대인, 가족, 세대구성원의 주거 목적

 ㉢ 토지 이용 불가로 인한 인대인의 불이익 

발생

 ㉣ 토지의 유효이용

- 특별해지: 임대차관계를 긴급히 종료해

야 하는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능

②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기간설정 사유

 ㉠ 임대인, 가족, 세대구성원의 주거 목적

 ㉡ 철거, 중대한 변경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의 노무 의무자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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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주택임대차의 임대차 존속 보호 법제를 조사ㆍ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장기의 임대차기간은 주로 계약 갱신
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데에 정당성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법정 갱신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에 지나지 않은 단
기의 임대차기간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임대차 존속 보장이 논의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갱신제도 갱신거절 사유

일본
한국처럼 묵시의 갱신규정만 있으나,

갱신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가 있음

㉠ 임대인 거주의 필요성

㉡ 임대인 영업의 필요성

㉢ 건물재건축의 필요성 및 부지의 유효이용

㉣ 부지의 고도유효이용의 필요성

영국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의 의사표시 없어도 임대차가 계속됨

(법정임대차)

② 임대인이 임대차법상의 갱신거절사유를 

증명하여 법원이 점유회복명령·판결을 

내려야 임대차가 종료됨

㉠ 임대인이 적절한 대체주택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제한차임을 초과한 차임으로 

전대한 경우

㉢ 차임연체

㉣ 임대인의 자기사용의 필요 등

프랑스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갱신청구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

해야 해지가능 

㉠ 임대인의 주택 사용 필요성

㉡ 주택 매도시

㉢ 임차인 의무위반 등

뉴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여부를 물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됨  

㉠ 계약의무 위반

㉡ 임대사업의 종료

㉢ 재건축, 재개발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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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많은 점에서 
비교된다. 특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 존속기간과 관
련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종래 5년 한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는 개정16)이 이루어져, 이와 비교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임대차기간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장 10년의 임대차기간 보장은 임차인이 
고액의 자본 내지 권리금을 지급한 데 대한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여
전히 2년의 기간이 법정 최장 임대차기간인 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다.

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의 한계 설정

1) 각국의 임대료 인상률의 규제

위에서 본 주요 국가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또는 계약갱신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한 다음, 계약갱신 제
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로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대료의 인상에 제한이 가
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갱신 시 또는 일정 기간마다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
하게 되고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결국 부담 가능한 새로운 주거를 찾
아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임대차관계의 존속 보장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갱신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표준임대료 내
지 공정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

각국의 주택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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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주택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규제17)>

각국의 주택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규제를 조사ㆍ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장기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임대료 인상의 비율을 현
재 시장의 상황 또는 시장현황을 반영하는 일정 지수에 따라 변동하도록 규제
함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
정적인 주거의 보장은 계약 갱신을 통한 임차권 존속의 보호 → 표준 공정 임
17) 김제완(주 15), 10-11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한국
- 임대차 갱신시 인상률 상한이 없음

- 2년의 법정 임대차기간 중 인상 시: 5%의 인상률 상한

독일

① 계약체결 시 최초 임대료 규제: 지자체가 정한 주택시장 불안정 지역) 지역상례적 

비교차임 + 10% 상한

  - 고려 사항: ㉠ 높은 직전 차임, ㉡ 개량조치 한 주택

  - 예외: ㉠ 신축주택, ㉡ 포괄적 개량조치 후 최초 임대

② 임대차기간 중 

- 당사자간 계단식·지수식 인상 방식에 의한 약정 가능

- 임대인이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으로 임대료 인상 청구 가능: 

  ㉠ 3년간 20% 상한

  ㉡ 지자체가 정한 주택시장 불안정 지역) 15% 상한

 

일본
경제 사정,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의 상당한 이유를 임대인이 증명할 

경우 인상 가능, 재판 실무상 대략 연 1/6을 넘지 않음

영국 임대료의 인상률을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과 연계하여 제한

프랑스
매 분기별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의해 발행된 임차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한 편차(1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변동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음

뉴욕 차임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차임 상승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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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정보의 운용 →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운용 → 인상률 상한제의 
유기적 연관체계로 구성된다.18)

2) 우리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관한 논의

우리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위의 입법례에서처럼 
전ㆍ월세 인상률의 한도를 제한하자는 의미이고, 차임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
자는 의미는 아니다.19) 그리고 차임의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의 
인상률의 상한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전ㆍ월세 인상률 상
한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20)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의 한계 설정’, ‘임대료 인상률의 제
한’, ‘임대료 인상률의 규제’ 등으로 칭하기로 한다.

2. 개정 법률안의 검토

가. 제20대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현재 제20대 국회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전ㆍ월세 상한
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총 12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21) 법률안의 내용 중 차임증액과 관련된 주요 내용

18) 김제완(주 15), 11면.

19) ‘전·월세 상한제’라는 표현은 2011년 2월 9일 민주당 전·월세 대체특별위원회가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계액 갱신을 1회에 한해 인정하여 임대차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는 것이다. 

20) 김제완(주 15), 8-9면.

21)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016, 2016.5.30.),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037, 2016.5.30.),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148, 2016.6.8.), 송기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508, 2016.6.27.), 윤영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65, 

2016.8.26.), 김상희의원 대표발의(2001278, 2016.7.28.),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4662, 2016.12.28.),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210, 2017.3.16.), 백혜련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534, 2017.3.31.),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668, 

2018.3.26.). 종래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제7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안으로는 윤호

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056, 2016.7.21.),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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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여 장기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

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
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이와 같은 법률안의 내용을 ㉠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의 신설, ㉡ 차임 인상률 
제한 규정의 법률에 명시, ㉢ 표준임대료ㆍ공정임대료의 도입, ㉣ 임대차정보
의 체계화로 나누어 아래에서 차례대로 검토한다.

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의 신설

1)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2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치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제안한다.22) 다만, 그 권리의 명칭을 
계약갱신청구권23)으로 할 것인지 계약갱신요구권24)으로 할 것인지에서만 차

2001188, 2016.7.26.)이 있다.

22) 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

적 자치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제도의 도입 결과 임대보증금의 상승, 신규 임차인의 진입 

장벽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는 

시설 투자의 회수 기회가 필요한 상가임대차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3)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규정하는 안으로는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 



- 24 -

이를 보인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횟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
조의 임대차기간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계약의 갱신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장기화된다. 이에 대한 임대인 재산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대두되지 않도록 대
다수의 법률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횟수를 제한하는 태도를 취한다.2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횟수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임차인이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즉 개정법률안은 ㉠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면서 1회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2+2)년 안], ㉡ 2회
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안[(2+2+2)년안], ㉢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
면서 1회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안[(3+3)년안]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는 현행 
2년에서 확장된 4년 내지 6년의 기간 동안 임차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게 
된다.

(1) 현행 2년의 임대차기간에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안 (4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제한하는 안 포함)

법정 최장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그대로 두면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4년[(2+2)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가 가능한 것을 명시하면서, 추
가적으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일부 법률안은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나,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
체의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안 박주민의원 대표발

의안이 있다.

24)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규정하는 안으로는 송기석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 정동영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제10조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으로 규정한다.

2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만 행사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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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영선

의원안

(2000016)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안

(2001865)

제6조의3(갱신청구권)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안

(2000148)

제6조의3(계약의 갱신청구권)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송기석 

의원안

(2000508)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한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안

(2001056)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안

(2001188)

제6조(계약의 갱신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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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2년의 임대차기간에 2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안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유지하면서 2회에 걸쳐 갱신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6

년[(2+2+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이다.

[(2+2+2)년 안]

(3)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안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6년[(3+3)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백혜련 

의원안

(200653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이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정동영 

의원안

(2012668)

제6조(계약의 갱신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정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윤영일 
의원안

(2001865)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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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안]

(4)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안
임대차기간은 현행 2년으로 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그 행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무제한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
록 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와 같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주민 
의원안

(200466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김상희 

의원안

(2001278)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의3(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다.

노회찬 

의원안

(2006210)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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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앞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
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
의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
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26)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
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를 둘 것인지, 그 경우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
로 또는 추상적으로 기술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모두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하나, 기술방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에서와 같이 구체적ㆍ한정적 열거를 하는 입법방식을 택한 법률안이 있는
가 하면, ‘정당한 사유’라고 하여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법률안도 있다. 각 법률
안이 규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

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

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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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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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기)

o o o o o o o

윤
후
덕

o
(3기)

o o o o o o o

정
성
호

o
(3기)

o o o o o o o

송
기
석

o
(2기)

o o o o o o

윤
호
중

o

박
홍
근

o
(3기)

o o o o o o o

김
상
희

o
(2기)

윤
영
일

o

박
주
민

o
(3기)

o o o o o o o

노
회
찬

o
(3기)

o o o o o o

백
혜
련

o
(2기)

o o o o o o
(4년)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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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제

1) 계약 갱신시 차임 증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안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의 만
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는지, 특히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부분의 개정법률안은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다만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27) 이때 차임 증액의 한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차임 등 증감의 근거규정을 두는 안]

27) 송기석의원 대표발의안과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은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효

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의 차임 등의 증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서 증액 청구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송기석의원 대표발의안 제7조 제2항 및 백

혜련의원 대표발의안 제7조 제1항).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영선 
의원안

(2000016)

제6조(계약의 갱신) ② 제1항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안

(2000037)

제6조의3(갱신청구권)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안 

(2000148)

제6조의3(계약의 갱신청구권)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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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 등의 인상률 한계에 관한 규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효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차임 등
의 증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제7조가 정하는 임대
차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감 청구에서의 증액 비율을 차임 증감 한
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윤호중 
의원안

(2001056)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④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안

(2001188)

제6조(계약의 갱신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안

(2001278)

제6조의3(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종전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윤영일 
의원안

(2001865)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④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안

(2004662)

제6조(계약의 갱신) ② 제1항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안

(2006210)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④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정동영 
의원안

(2012668)

제6조(계약의 갱신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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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액청구 시의 한도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러한 현행 규율에 대해 대다수의 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개정을 제안한다.28)

(1) 차임 등의 인상률 제한
가) 현행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증액 청구시 차임 등의 증액비율을 

20분의 1(또는 5%)로 규율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안이다.

[인상률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

2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과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을 별도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영선 
의원안

(2000016)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윤후덕 
의원안

(2000037)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연 5%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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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송기석 
의원안

(2000508)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월 차임의 경우 1년)을 넘어서 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안

(2001865)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백혜련 
의원안

(2006534)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

정동영 
의원안

(2012668)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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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액비율의 상한은 법률에 두면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는 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증액 청구시 차임 등의 증

액비율을 20분의 1(또는 5%)을 법률에서 그 상한으로만 규정하면서 구체적 
인상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이다.

[인상률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

다) 인상 한도의 기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 등에 연동하도록 하는 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증액 청구시 차임 등의 증액을 일정비

율로 고정하여 제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소비자물가상승률,29) 월평균 소득 
상승률30) 등을 인상률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9)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가지표체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2019.12.20.방문)

3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2&vw_cd=&list_id=&scrI

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2019.12.20.방문)

대표발의
(의원번호)

개정안

정성호 
의원안

(2000148)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연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박주민 
의원안

(2004662)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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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률을 정하는 안]

라.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

이제까지 논의한 12건의 개정법률안 중 차임의 규율과 관련하여 표준임대
료 내지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박홍근의원
ㆍ박주민의원ㆍ윤영일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 다른 개별 법률안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무 설치와 함께 표준임대료의 도입을 주장하는 안이 있다
(김상희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2003287)의안번호 2003287, 2016.11.4.).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김상희 
의원안

(2001278)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으로 약정한 

차임에서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전 2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하는 비율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직전 2개년도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하는 비율
 ③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본다.

노회찬 
의원안

(2006210)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임대차 시작 월부터 종료 직전 월까지의 
통계청 발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연 5%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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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적인 임대료를 산정한 수치를 말하는 것으
로, 법률안에 따라서 공정임대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31)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여 임대인과 임차
인이 임대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료 결정 기준으로 기
능하여 분쟁조정을 해결하고, 임대료 인상시에도 적절한 척도가 되어 임대료
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등 균형있는 임대차관계 및 안정적인 임대차시장
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안은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고려
하여야 하는 요소, 표준임대료의 산정 방식 및 절차, 공시 절차 및 열람에 관
한 사항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규율한다.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안]

31) 윤영일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차임 및 보증금으로 지

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임대료를 ‘공정임대료’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법률안 동조의 다른 항에

서 ‘표준임대료’라고 칭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홍근 
의원안

(2001188)

제8조의10(표준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유형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차임 및 보증금
(이하 “표준임대료”라고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임대료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의 지번
  2. 표준임대료
  3.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산정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공시가격
  2. 해당 주택의 종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3. 종전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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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4. 주거비물가지수
  5.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6.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표준임대료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
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표준임대료의 산정 기준 및 표준임대료 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11(표준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 (생략)

제8조의12(표준임대료의 열람 등) 시·도지사는 제8조의10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료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
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박주민 
의원안

(2004662)

제7조의3(표준임대료)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료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성상 등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들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적인 원칙에 따라 작성 

및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주기로 고시하여야 한다. 표준임대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의 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표준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4(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①, ②, ③ 생략)

윤영일 
의원안

(2001865)

제8조의3(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 ① 주택에 관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차임 및 보증금(이하 “공정임대료”라 한다)을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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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

1) 임대차등록 제도의 도입

12건의 개정법률안 중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과 별도의 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 )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등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등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래의 임대차등록제도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공
시함으로써 임차인이나 저당권자 등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임대차
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등록부를 통해 직전 임대차
의 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하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상희
의원안

(2003287)

제13조의2(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①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

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정위원회는 상정 지역, 임대료 조사 및 분석 등의 활동내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정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한다.

 (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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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록 제도 도입안]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정성호 
의원안 

(2000148)

제2조의2(임대차 등록) 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 사항

  2.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및 면적

  3. 임대차기간

  4. 차임 및 보증금(이하 “차임등”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등록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등록사항을 변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조의3(임대차등록부) ①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의2제1항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등록부에 기재된 주택에 대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등록부는 폐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조의4(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등)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의 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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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과 위에서 임대차등록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0734)은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위치와 종류, 
면적, 성상 등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의 관계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2.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및 면적

  3. 임대차등록 신청일

  4. 임대차등록 신청일 당시의 차임등,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차임 

등,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등본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민홍철
의원안

(2000734)

제5조(임대차등록 등) ①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도ㆍ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록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

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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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주택임대차등록부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 정보체계 구축의 제안안]

3. 소결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중 계약갱신청
구권과 차임 인상률 제한을 규정하는 12건의 법률안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의 의무설치 및 표준임대료의 도입을 제안하는 법률안, 주택임대차등록 제도 
및 주택임대차 정보체계 구축의 도입을 제안하는 법률안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여 장기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
도록 하고, ㉰ 이때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

대표발의
(의안번호)

개정안

박주민 
의원안

(2004662)

제7조의5(주택임대차 정보 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성상 등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의 관계 등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방임대차 행정에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홍철
의원안

(2007321)

제3조의7(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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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
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
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
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임차인에 대한 
차임 등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 주택임대
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
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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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주택임대차법과의 비교·검토

독일의 임대차법 일반 및 주택임대차법은 이 연구의 앞부분(上)에서 상세하
게 조사ㆍ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독일과 우리의 주
택임대차법을 비교한다. 양자의 비교는 독일 차임규제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위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 및 차임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그에 앞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및 주택시
장 현황을 간략하게 비교한다.

가.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 현황

1) 독일 

(1) 독일의 임대주택 체계 및 정책
각국의 주택체계를 분석하여 이론화한 연구 중 Kemeny의 임대주택 체계 

이론32)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체계는 단일적 임대모델(unitary rental model)
이다. 단일적 임대모델이란 비영리 부문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영리 
부문에서 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사이에 입주계층, 정부의 지원, 임대료 
규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구별이 없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공공인
지 민간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하게 주택임대를 규제하고 지원하는 
체계이다.33)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
입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서 민간임대주택도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운
영하겠다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기초한다.34) 
32) Kemeny, Corporation and Housing Regimes, Housing, Theory and Society 1(1), 1-18, 

2006. Kemeny의 이론은 임대주택 체계를 이론화한 연구로, 단일적 임대모델과 이원적 임대

모델(dualist rentel model)로 분류한다. 단일적 임대모델은 본문의 서술과 같고, 이원적 임

대모델이란 임대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양자의 체계가 상이하고, 

두 부문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비영리 임대와 영리 임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33) Kemeny (주 32), 15.

34) 박원석, “독일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와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제53권 제2

호, 2019,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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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독일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체계 이론35)에 따르면 대중모델
(mass model)을 택하고 있다. 대중모델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층을 저소득
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
급하는 형태를 말한다.36) 단일적 임대모델과 결합하여 대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임대주택 체계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운영에 단일
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대상도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이러한 임대주택 체계가 법제화된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보면, 과
거 심각한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특별법의 규정이 민법전 내
로 편입되어 현재에는 민법의 임대차 일반 규정 및 주택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만이 주택의 임대차관계가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연방법인 「공
공임대주택 목적의 보장을 위한 법률」37) 및 이 법률의 각 州 법, 「주거보조
금법」38)등의 공법적 성격을 갖는 법령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체계에 따른 주택정책은 사회적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의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맞바꾸는 등가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사유재산, 
시장경제, 계약자유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주택의 공익성과 기본권
으로서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35) Harole, The People’s Home? :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and America, 

Blackwell. Harole의 공공임대주택 체계 이론은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대중모델과 잔여모델

(residual model), 노동자 협동모델(workers’ cooperative model)로 분류한다. 대중모델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더 나은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형태

이다. 잔여모델이란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사회안전망의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고, 노동자 협동모델은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에 의해 자구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진미윤,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시스템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국토연구 71, 87-113. 

36) 진미윤,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시스템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국토연구 71, 

87-113.

37)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약칭: 

Wohnungsbindungsgesetz) [1965.8.24. 제정 (BGBl. I S. 945), 2001.9.13. 전면개정 (BGBl. I S. 

2404)].

38) 「Wohngeldgesetz」[1970.12.14. 제정 (BGBl. I S. 1637), 2005.7.7. 전면개정 (BGBl. I 

S. 2029, ber. S.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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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39) 이러한 주택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도로는 ㉮ 공공 또
는 민간 임대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대차 존속의 보장 및 임대료 
규제이다.40) 이와 같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주택의 규제에 대한 등가의 조치로
서 ㉯ 연방ㆍ주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저리 공채 
등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은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균
일하게 지원된다.41) 또한, ㉰ 자산투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하여 임대료 규제 결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에 따라 상실되는 수익성을 임대인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수선비용 등의 손비처리를 통해 소득세 절감 혜택을 부여
하는 한편, 임대주택 개보수에 따른 수선비용을 임대료 인상 시 주장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한다.42)

(2) 독일의 주택시장 현황
위에서 본 독일의 임대주택 체계와 이에 따른 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의 운

용 결과, 독일의 주택시장은 구조 면에서 자가점유율이 낮은 편이고(2018년 
현재 42.1%),43) 임대차의 비율이 57.9%에 이른다. 

임대주택시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2014년 현재 35%44)) 특
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인이나 주택의 보급 현황 등 여러 상황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가 보유에 
39) 박원석(주 34), 136-137면. 

40) 아래 58-68면 참조.

41)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은 정부지원형 시장모델(state-subsidised 

market model) 또는 준공공임대주택(quasi-social housing)으로 정의된다. 진미윤(주 36), 

면.

42) 독일 민법 제559조 [개량조치로 인한 차임인상]

43) 독일의 자가점유율은 1998년 40.3%, 2003년 43%, 2008년 43.2%, 2013년 43%, 2018

년 42.1%로 일정 비율이 유지되어 온 반면, 자가보유율은 1998년 40.9%, 2002년 42.6%, 

2006년 41.6%, 2010년 45.7%, 2014년 45.5%, 2018년 현재 4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19.12.20. 최종 확인). 

44) Die Wohungswirtschaft Deutschland, Mikrozensus 2014, Zusatzerhebung zur 

Wohnsituation, Veröffentlichung der Ergebnisse Dezember 2016 sowie 

GdW-Jahresstatistik 2014 (18.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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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세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무엇보다도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임대차제도 완비의 결과로 평가된다.45)

독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자는 개인이 35%, 기업 등 단체
가 23%이다.46) 기업 등 단체에서 임대인은 ㉠ 주택조합(22.6%), ㉡ 지방정
부(25.8%), ㉢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공급자(3.2%), ㉣ 부동산회사(45.1%), 
㉤ 교회 및 비영리기관(3.2%)이다.47) 이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는 개
인으로, 기업이 아닌 비전문 임대인(Amateurvermieter)이 가장 많다. 이는 개
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호수는 적지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대료 등의 규제가 강력함에도 불구
하고 세제 및 금융 관련 혜택으로 인해 개인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의 큰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른바 
부동산회사(privatwirtschaftlicher professionell-gewerblicher Eigentümer)
는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투자ㆍ운영하는 공급주체이다. 독일 민법
의 소비자보호 규정의 임대차계약에의 적용, 차임규제 등 많은 점에서 임대인
에게 사법(私法)상으로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사업자의 수
익성을 보전해주는 세제 혜택 및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기업도 주요 임대주택의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다.
2) 한국

(1) 우리의 임대주택 체계 및 정책
우리의 임대주택 체계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메커니즘이 

상이하고, 각각 입주계층, 정부의 지원, 임대료의 규제, 거주의 안정성 측면에
서 양자를 구별하여 운영하는 구조인 이중적 임대모델을 채택한다.48) 이에 따
45) 김수현, “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 이유 – 주택체계론 관점의 검토”, 주택연구 21(3), 

5-36면.

46) Die Wohungswirtschaft Deutschland, Mikrozensus 2014, Zusatzerhebung zur 

Wohnsituation, Veröffentlichung der Ergebnisse Dezember 2016 sowie 

GdW-Jahresstatistik 2014 (18.07.2018).

47) Die Wohungswirtschaft Deutschland, Mikrozensus 2014, Zusatzerhebung zur 

Wohnsituation, Veröffentlichung der Ergebnisse Dezember 2016 sowie 

GdW-Jahresstatistik 2014 (18.07.2018).



- 48 -

라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을 규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운영 등을 규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각각 제정되어 적용범위를 달리한다.49)

나아가,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의 체계는 잔여모델(residual model)로 저소득
층에 한정하여 사회안전망의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최
근 주택난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
부부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 우리의 주택시장 현황
위와 같이 독일과는 상이한 주택체계를 가진 점 외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자가주택에 대한 강한 욕구, 주택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열풍 등의 요인
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50)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8년 현
재 전국의 자가비율은 57.7%로, 행정구역별로 보면 서울의 자가비율이 가장 
낮고(43.3%), 경기(53%) · 대전(53.4%) · 세종(52.7%)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에서는 60-70%에 이른다.51)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53.3%, 2000년에는 54.2%, 2005년에는 55.6%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54.2%로 1.4%p 감소하였고, 2015년에 56.8%로 다시 증가하였
다. 1970년-1990년 동안 내집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가점유율이 1990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증가한 주택 200만 호 계획
(1988-1992) 완료 이후 내집마련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52) 

48) 박원석(주 34), 147면.

49) 앞의 9-13면 참조.

50)  자가점유율은 자가보유율과 다른 수치이다. 자가보유비율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51)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2019. 3, 17면.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2019.12.20. 최종 확인)

52)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승인통계번호: 10101, 101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39, 2019.12.1. 최

종 확인).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자가점유율이 54.2%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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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국민의 거주 목적을 위한 주택공급은 일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고, 독일 등 선진국의 예와 비교해 보더라도 자가점유율 증진을 통
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논의의 실익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주택 점유형태]   

자가를 제외한 임대의 유형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
글세 등 포함)으로, 종래 전세 위주의 임대차시장이었던 데 반해 최근의 경향
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의 형태는 2018년 현재 민간임대주택이 86.1%, 12%가 공공임대주택
으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은 전적으로 영리적 민간임대53)에 맡겨져 있다. 

2000년 및 2005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가구분화, 직장 등의 사유로 자가보유

가구의 차가거주 비율 증가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53) 임대주택별 사업자 유형에 관한 통계(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8년 임대주택별 사업자 유

형)는 집계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자연인)인지 회사(법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타

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독일에서와 같은 논의는 생략한다.



- 50 -

[2018년 현재주택 임대유형]

3) 비교

독일은 임대주택의 공급ㆍ운영에서 민간과 공공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임대
주택의 입주계층도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제공자에게 민간ㆍ공공부문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정도의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정부는 임
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 및 금융혜택으로 임대의 수
익성을 보전한다. 이러한 제도 운용의 결과 독일은 자가점유율이 비교적 낮고 
민간임대주택 주도의 임대차시장이 전개되고 있으며, 독일의 주택가격과 임대
료는 장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2000년대 후반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투자가치의 
상승 및 유럽 내의 정치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독일에서도 2010년 이래 임대
료가 상승하자, 독일은 2015년 매우 강력한 차임규제를 도입했다.

우리의 임대주택 체계는 민간과 공급을 구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보급ㆍ 



- 51 -

관리하는 데 이중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층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가주택 소유에 대한 강한 사회전
반적 욕구, 자산기반 복지 모델 하에서 자가주택 구입과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증식과 노후 자금을 마련한 경제구조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체계는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각종 세
제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수가 증가하였고, 여러 유인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률을 재고하고 점차적으로는 의무화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ㆍ민간을 구별하지 않는 독일의 단일한 임대주택 체계 
하에서의 차임규제 등의 법제를 우리 법제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하의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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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임대차법의 비교

독일과 우리의 주택임대차법 내용 중 차임규제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4) 제126조 [서면방식] ① 법률이 서면방식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서면의 발행자가 서면에 자필로 성명의 기재에 의하여 또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서명

기호로써 서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서명은 동일한 서면에 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서면이 다수 작성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위한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족하다. ③ 서면방식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자적 방식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서면방식은 공정증

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6조의a [전자방식] ① 법률상 정하여진 서면방식이 전자방식으로써 갈음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그 표시에 자신의 이름을 부기하고 

또한 전자 문서에 서명법에 따른 적식(適式)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서에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독일 한국

규율 법령
법·조항

민법 중 - 주거공간 임대차에 관한 규정
(§549-577a)
        - 임대차관계에 관한 일반규정(§535-548)
        - 소비자보호 규정 §312 ③ 1-7
- 일반평등대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거공간의 임대차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2조)
- 주택의 채권적 전세에 준용(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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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계약체결

당사자
- 당사자의 일반평등대우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은 소비자 → 
일정 요건하 임차인의 철회권 인정

임대인과 임차인
*특정 법인의 경우 임차인 보호(3조 2항·3항)

방식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면방식54)의 간접 
간접 강제(§ 550·578 ①):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되어 
각 당사자가 §573 이하에 따라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
는 점에서 상대방의 해지권 행사로부터 충분한 보
호를 받지 못함

서면 계약 체결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우선적 
사용(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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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대항력

요건 주거공간의 인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3조 1항)

내용
“양도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
임차주택의 양도시: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을 인수하는 것으로 의제(§566)

①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
(3조 1항)
② 임차주택 양도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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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존속 보호

임대차기간
① 원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575)
예외) 법률에서 정한 사유(§575 ①-③)가 있는 경
우 기간을 정한 임대차
② 기간을 정한 임대차: 묵시적 갱신(§545)

① 존속기간 2년 의제, 임차인의 단기 주장 가능(4조 1
항)
②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4조 2
항)
③ 묵시의 갱신(6조 1항)과 제한 사유(6조 3항)

임대인의 해지

① 서면방식에 의한 해지(§568 ①): 임대인에만 설
명의무(이의제기 가능성, 방식 및 기간) 부과
② 통상해지시 임차인은 해지사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해지의 정당한 이익의 근거사유를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573 ③)
③ 특별해지(해지사유(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
는 때에만 가능)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사유를 기재해야 해지의 효력이 있다(§ 569 ④)
④ 해지기간의 연장: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해지기간의 연장(§573c)
⑤ 임차인의 이의제기(§574)

묵시의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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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차임규율

최초 차임 약정 
및 그 한계

- 주거시장 사정이 열악한 지역 내의 임대차에 적용
되는 특별규정: 차임제동(지역상례적 비교차임 + 
10%) (§556d ①) 
- 고려 사항(§556e ①, 559 ①)  및 예외(§556f) 규율 없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임대차기간 중 
차임 약정 및 그 

한계

장래의 차임변경 합의, 1년 이상의 차임 유지(§557 ①)
① 계단식 차임약정(§557a)
② 지수식 차임약정(§557b)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①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으로의 인상 청구: 3년 동안 
20%(일정 지역: 15%) 초과할 수 없음(§558 ①-
③)
② 임차인의 동의(§558) 
③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소송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7조)
① 증액시 한계: 약정 차임 1/20 초과 불가(7조 ·시
행령 8조 1항), 임대차계약이나 차임 증액 후 1년 이
내 증액 불가(시행령 8조 2항)
②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10조의2)

개량조치에 
따른 차임인상 임대인이 개량조치에 지출한 비용의 8%만큼 연 차임

인상 가능(§ 559 ①) 규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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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의 한도: 순차임의 3개월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① 보증금의 우선변제 (3조의2 2항)
② 임차권등기명령(3조의3)
③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8조·8조의2)
보증금의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7조의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준용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 생활동반자의 주택 임차권 승계 임차인 사망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배우자 등
의 주택 임차권의 승계(9조)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다수 편면적 강행규정(10조)
조정

위원회 규정 완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차임 등 증감·기간· 보
증금 및 주택의 반환·유지수선의무 등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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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 중 검토사항

가. 임대차관계의 존속 보호

1) 민법(주택임대차법)의 규율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독일의 주택임대차에서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독일 민법 제575조55)). 
임대인이 기간을 정하는 임대차 종료 후 ㉠ 자기 자신, 가족, 세대구성원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 임대공간을 제거하거나, 임대차관계가 계속
되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나 수리를 하는 경우, ㉢ 노무를 부담하
는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기간을 정
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때에는, 임차인에
게는 사용을 계속하는 때로부터,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그 계속을 안 때로부터 
임대차관계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연장된다(제545조).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가능성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해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임

차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입법태도를 취한다.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통상해지와 특별해지로 나누어서 규정하는데, 
통상해지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고 임대차기간
에 비례하여 해지기간이 주어진다. 특별해지는 긴급하게 계약관계를 종료하여
야 하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할 수 있다.

가) 통상해지
주택임대차의 통상해지에서는, 일반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와 달리, 임대인은 임대차를 종료하는 

55) 이하에서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독일 민법의 조문이다. 조항을 지시하는 때에

는 편의상 조·항·문을 § ① 1으로 표기한다(예. 제535조 제1항 제1문을 § 535 ① 1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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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 573 ① 1).56) 그 밖에 임
대인의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예외로서, 임대
인이 둘 이하의 주거로 되어 있는 건물에 스스로 거주하면서 그중 하나의 주
거를 임대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573a ①). 이 경우에는 통상의 해지
기간에서 3개월 연장되므로(§ 573a ① 2), 임대인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
지를 하여야 한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 임대차관계의 종료가 임차인, 그의 가족
구성원,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가혹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형량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574 ①), ㉡ 적절한 대체주거공간이 기대가
능한 조건으로 마련될 수 없을 때(§ 574 ②)에는 임차인은 해지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청구할 수 있다(§ 574 ①). 이
의제기시 임차인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임
대차관계를 계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관계
를 계속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기대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적
절한 변경 하에 임대차관계를 계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74a ①).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임대차의 연장 여부, 연장기간 및 조건은 판결로 
정한다(§ 574a ②).

나) 특별즉시해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유책사유와 이익의 비교
형량, 그 외 개별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통상해지로 인한 해지
기간(3개월)이 경과할 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임대차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57)가 있는 경우

56) ㉠ 임차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이 주

거공간을 자신, 그의 가족구성원, 동일 세대구성원의 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임대

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장애를 받고 이로 인해 현

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경우(§ 573 ② 1-3), 그밖에 ㉣ 주거용이 아닌 부속공간 또는 

토지부분에 한정되고, 토지를 임대목적으로 주거공간을 조성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주거공

간 및 현존 주거공간에 부속공간이나 토지부분을 덧붙이는 경우이다(§ 5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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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543 ①). 

주택임대차에서는 특별즉시해지의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임차한 
거주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569 ① 1, 임
차인에게 중대한 사유), ㉡ 당사자 일방이 거주공간의 평온을 지속적으로 방
해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569 ②), ㉢ 임차인이 차
임지급 담보제공을 월 차임액의 2배만큼 지체한 경우에는 특별즉시해지의 사
유가 되어 해지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의 의무 위반시 주택임대차에서는 특별해지의 요건을 강
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 지체된 차임부분이 1개월분의 차임액을 초과하
는 때에만 상당하다고 보아 해지가 가능하고, ㉡ 주택인도청구권에 기한 소송
계속 후 2개월 이내에 차임을 지급했거나 공기관이 만족시킬 의무를 지는 경
우에는 해지는 효력을 상실하고, ㉢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도 종전의 차임지급의무에 기해 특별즉시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은 때에는 임대인은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는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
지할 수 없다(§ 569 ③ Nr. 1-3).

그밖에 특별즉시해지의 사유로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내지 전
매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540 ①, 임차인만 해지 가능), ㉡ 30년을 넘는 
기간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30년이 경과된 경우(§ 544), ㉢ 임대인이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561 ①. 임차인만 해지 
가능), ㉣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563a ②. 잔존임차인만 해지 
가능), ㉤ 임차인의 사망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사람 내지 잔존임차인이 없

57)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 른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는 때, ㉡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권한 없이 임대차 목적물

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때, ㉢ 임차인이 2기를 연속하

여 임대료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임대료의 연체액이 2기의 임대료

에 달한 때(단,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나 해지 

후에 지체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43 ②). 다만 중대한 사

유가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정을 위하여 정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거 나 계고(戒告)가 효과가 없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 54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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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564. 상속인 또는 임대인 해지 가능)에도, 일정한 해지기간을 둔 특
별즉시해지가 가능하다.

(3) 해지의 방식
주거공간임대차의 해지는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568 ①). 이는 임대

인 · 임차인 양쪽에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때 임대인
에게만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의 
가능성, 이의제기 방식 및 기간(§§ 574-574b)을 적시에 지적해야 한다(§ 
568 ②). 그밖에 특별해지 및 통상해지시 해지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사유가 
해지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569 ④). 통상해지시 임차인에에게는 해지사
유가 요구되지 않으나, 임대인은 해지의 정당한 이익의 근거사유를 해지서면
에 기재해야 한다(§ 573 ③). 특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
지사유를 기재해야 해지의 효력이 있다(§ 569 ④).

(4) 해지기간의 연장
해지시 임대인이 고려해야 하는 해지기간은 임대차가 존속한 기간에 따라 

연장된다. ㉠ 해지가 역월(歷月)의 제3영업일까지 행해지면 그 다음다음달의 
말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지기간은 월말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3
일을 제외한 일수(3개월-3일)’이다(§ 573c ① 1,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 ㉡ 임대차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해지기간은 3개월이 연장
된다. 즉 ‘6개월-3일’이다(§ 573c ① 2, 임대인에게만 적용). ㉢ 임대차관계
가 8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해지기간은 다시 3개월이 연장되어 ‘9개월-3일’이
다(§ 573c ① 2, 임대인에게만 적용). 이와 같이 임차인이 오랜 기간 거주하
였을수록 그에 대한 사용관계를 고려하여 해지기간이 연장되는 반면에, 임차
인이 임대인에 대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항상 ‘3개월-3일’이 해지기간이다.

2) 독일의 주택임대차기간 현황

위 해지기간의 연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차관계가 
5년 또는 8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573c ① 2). 실제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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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8-11년이다.
2009년-2014년의 기간 동안 독일의 77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조사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산출한 한 연구보고서58)에 따르면, 주택의 자가
점유와 임대차의 거주기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간의 장단은 거
주자가 사회초년생이거나 가족을 구성하는 단계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고 한다.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해지사유 또
는 임대차관계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특별해지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30%의 비율이 3년의 임대차기간이고, 23%의 비율이 24
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인 점을 지적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임대
차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59)

 
[통계: 임대차 거주기간 2009-2014]

(출처: Wohnverhältnisse in Deutschlnad60)) 

58) Hans Böckler Siftung, Wohnverhältnisse in Deutschland – eine Analyse der sozialen 

Lage in 77 Großstädten, Bericht aus dem Forschungsprojekt Sozialer 

Wohnungsversorgungsbedarf, 2017.

59) Wohnverhältnisse in Deutschland (주 58), S. 14.

60) Wohnverhältnisse in Deutschland (주 58), 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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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임규제

1) 임대차기간 중 차임인상에 관한 규제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의 인상은 현재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증액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이다(§§ 557-561). 이에 관한 독일 민법전의 규정은 
1971년에 도입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상세화된 규율체계를 갖
추고 있다.

임대차관계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차임의 증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당사자는 차임의 인상, 즉 장래의 차임변경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557 ①),61) 이때 합의는 단계식 차임(§ 557a) 또는 지수식 차임(§ 
557b)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57 ②). ㉯ 임대인은 일정 요건 하
에 지역상례적 비교차임까지 차임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558-560). 그리고 ㉯에서 차임인상의 한계를 규제하는 입법을 시도한 
후,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2015년 개정시 차임제동을 도입하였다.

(1)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임대차기간 중 차임인상
가) 단계식 차임의 약정
‘단계식 차임(Staffelmiete)’이란 임대차기간 중 일정 기간의 차임을 단계별

로 약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계식 차임에 관한 약정은 서면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557a ① · 126), 그 약정에는 각 기간에 대한 차임이나 인상분이 일
정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57a ①). 그리고 각 차임이 적용되는 기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각 차임은 적어도 1년간 변동 없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므로
(§ 557a ②), 각 단계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 이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판례는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단계의 차임만 무효로 되
는 것이 아니라 단계식 차임의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본다.62)

61) 이때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합의를 임대인의 영업장소 밖에서 했거나(예. 임대인이 임

차인 거주주택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차임인상을 강요한 경우), 당사자가 대면하지 않고 서

신·팩스·이메일 등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2) LG Nurnberg-Furth, Urt. v. 27.6.1997, 7 S 246/97, WuM 1997, 438; LG Berlin, Urt. v. 

24.9.2001, 62 S 155/01, GE 200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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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수식 차임의 약정
‘지수식 차임(Indexmiete)’이란 물가의 변동이 차임의 증감에 반영되도록 

일정한 물가지수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차임을 말한다. 민법은, 연방통계청
이 산출하는 가계의 생계에 필요한 물가지수를 준거로 정하여(§ 557b ①), 지
수식 차임을 약정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Verbraucherpreisindex)에 따라 
차임을 정할 수 있다.

지수식 차임 약정도 단계식 차임 약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관계 존속 중 차
임의 변경을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사전에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단계
별로 구체적 금액을 정해야 하는 단계식 차임 약정과 달리, 지수식 차임 약정
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대적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차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수식 차임의 약정도 단계식 차임 약정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557b ①). 그리고 지수식 차임을 적용하여 차임을 변경하는 때에는 문면
방식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57b ③ 1). 이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는 데
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경 사실과 함께 각각의 차임 또는 인상분이 금액으
로 기재되어야 하고(§ 557b ③ 2), 변경된 차임은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다음
다음달이 시작될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557b ③ 3).

(2) 임대인의 인상 청구
임대인은 제558조 내지 제558조의e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

우 임차인에 대해 지역상례적 차임의 수준으로 차임을 인상할 것에 대해 임차
인이 동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58 ① 1).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이란 ㉠ 
직전의 차임인상 이후 15개월 동안 차임의 변동이 없을 것, ㉡ 지역상례적 비
교차임까지의 인상을 한도로 할 것, ㉢ 제55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인상한계’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가) 차임인상 청구 시기
임대인은 차임이 인상되는 때로부터 거슬러 15개월간 차임이 변동되지 않

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차임인상 청구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558 
① 1). 차임인상 청구는 최종 차임인상이 있은 후 적어도 1년이 경과한 후에 



- 65 -

가능하다(§ 558 ① 2). 제558조 제1항 제1문에서 명시하는 15개월의 기간은 
직전 차임인상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후 임대인의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558b ① · ②)으로 최장 3개월을 더하는 기간이
다.

위 15개월의 대기기간은 개량조치시 차임인상(§ 558) 및 관리비 상승에 기
한 차임인상(§ 559)에 따른 차임인상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간 약
정으로 개량조치시 차임을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도 고려되지 않는다.63)

나) 지역상례적 비교차임까지의 인상
임대인이 청구하는 차임액은 해당 기본지방자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본지

방자치체에서 에너시 소비에 관한 설비 및 성상을 포함하여 유사한 종류, 크
기, 설비, 성상 및 위치의 주거공간에 대하여 지난 4년 동안 합의되었거나 변
경된(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 상례적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558 ① 1 · ②).

다) 차임인상의 한계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청구하는 경우 ㉮ 차임은 3년의 기간 동안에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558 ③ 1. 이른바 ‘인상한계(Kappungsgrenze)’). 
그리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하여 주정부가 법규명령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주거
시장 사정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차임의 인상한계는 15%
이다(§ 558 ③ 2).

라) 차임인상 청구의 방식 및 임대인의 이유제시 의무
임대인의 차임인상청구는 임차인에 대해 문면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558a ①). 이유제시를 위해서는 ㉠ 차임일람표, ㉡ 차임데이
터베이스 자료, ㉢ 공적으로 위촉받고 선서한 전문가가 이유를 붙여 작성한 감
정서, ㉣ 개별 유사주택에 있어서 상응하는 대가(이 경우에는 3개의 주거를 
열거함으로 충분) 중 하나를 인용하여야 한다(§ 558a ② 1-4호). 

63) BGH, Urt. v. 18.7.2007, Ⅷ ZR 285/06, NZM 727; Urt. v. 9.4.2008, Ⅷ ZR 287/06, 

WuM 00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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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이 차임인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상청구의 도달 후 세 번째 역월

의 개시와 함께 인상된 차임에 대한 채무를 진다(§ 558b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가 도달한 후 두 번째 역월의 종료시까지 차임인상

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임대인은 동의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
는 그 후 3개월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558b ②). 
2) 2015년 개정에 의한 차임제동

(1)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임대차 개시시 차임규제
‘주거시장 사정이 불안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거공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시의 차임은 제5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
역상례적 비교차임’을 10%까지만 상회할 수 있다(§ 556d ①).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주거시장 사정
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556d ② 
5·6). 그리고 그 이유에서는 주 정부가 ‘주거시장 사정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기간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마
련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556d ② 7).

(2) 임대차 개시시의 허용 차임
‘주거시장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주거공간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

차를 개시하는 때의 차임은 ‘지역상례적 비교차임(ortsübliche Vergleichsmiete)’
의 10%를 넘을 수 없다.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이란 해당 기본지방자치체 내에
서 유사한 종류 · 면적 · 설비 · 성상 · 위치의 주거공간(에너지 소비에 관한 
설비 및 성질을 포함)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약정되었거나 변경된 상례적 차
임을 말한다(§ 558 ②).

차임제동에 의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주거시장 사정
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4년간 약정된 차임액의 10%를 넘는 차임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64)

64) BT-Drucks. 18/3121,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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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차임의 고려
전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Vormiete. 前차임)이 제556조의d 

제1항에서 허용하는 차임액을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 차임액의 한도에서 차임액을 약정할 수 있다(§ 
556e ①). 이와 같이 前차임을 고려하는 것은 전 임대차에서 이미 차임제동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지는 이익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65)

(4) 주택의 개량조치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110% 한도에서 차임액을 약정할 수 있다는 차임제

동의 원칙은 임대차 주택에 개량조치가 실행된 경우에는 관철되지 않는다. 임
대인이 임대차관계의 개시 전 3년 내에 개량조치를 실행한 경우에는 허용 차
임은 제559조 제1항 · 제2항, 제559조의a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차임
인상액만큼 증액될 수 있다(§ 556e ②). 

(5) 차임제동 규정 적용의 예외
신축 주택과 포괄적 개량조치 후 최초의 임대에는 차임제동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556f). 2018년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차임제동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 신축 주택인 경우 주택이 2014년 10월 1
일 이후 최초로 사용되고 임대되었는지 여부, ㉡ 포괄적 개량조치 후 최초의 
임대인지 여부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56g ◯1a  3 · 4호). 

(6) 차임제동 규정 위반시 법률효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차임 약정이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10%를 초과한 경우

(§ 556d ① 위반)에는, 제556조의d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556g ① 1). 이에 따라 ㉮ 임대차 개시시의 차임
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허용된 차임액이 초과된 한도에서 그 약정은 효력이 

65) BT-Drucks. 18/3121,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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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556g ① 2). ㉯ 임차인은 과잉 
지급된 차임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제556
조의g ①) 이를 위해서 임차인은 우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종래 
이의제기를 하려면 임차인은 약정 차임이 부당한 사실을 지적해야 했으나(개
정전 § 556g ②), 2018년 개정시 이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의제기가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556g ②). 임차인의 이의제기는 
문면방식에 의한다(§ 556 ④).

3. 독일 주택임대차 차임규제의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 검토

가. 서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를 우리 법제
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 차임규제 도입의 전
제조건으로서 임대차관계 존속 보호, ㉡ 차임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 여부 문
제, ㉢ 임대차관계 개시 시 및 임대차기간 중 차임규제의 도입, ㉣ 차임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의 순으로 논의한다.

나. 차임규제 도입을 위한 전제로서의 임차권 존속보장

앞서 반복하여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택임대차에 차임규제를 도입하
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과 제7
조의 차임증감청구권 및 차임 증액시의 제한 규율의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한
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기간이 장기화되어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관련 문제

독일의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즉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당
사자 중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일반적 규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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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목적으로 임대인의 해지 가능
성을 제한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지 않는 
한, 또는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
정이 있지 않는 한, 임대차관계는 지속된다. 반면 임차인은 3개월의 해지기간
을 준수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단기의 임대차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우리의 「주택임대차보
호법」 체계를 고려할 때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의 주택임대차에서
도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차인의 
지속적 주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입법기술
에서도 현행 법정 기간을 장기로 늘리는 방법보다는 현행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제도를 통해서 임대차의 존속을 확보
하는 방법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
신청구권의 행사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입법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임대
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
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의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의 법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
할 것을 제안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형성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
이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
유를 법률에서 구체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행위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열거이다. 여기에서는 ㉠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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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일정한 사
유66)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이다.

이와 같은 사유를 규정하는 데에는, 독일에서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
는 사유, 통상해지를 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사유, 특
별해지를 해야만 하는 사유의 구별을 참고하여, 위 사유를 구별하는 것을 제안
한다. 이와 같이 구분한다면,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위 ㉦ 포함), ㉯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의무위반
의 경우(위 ㉠, ㉡, ㉣, ㉤, ㉧ 포함), ㉰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
는 경우(위 ㉢ 포함), ㉣ 기타 사유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위 ㉥ 
포함) 등으로 나누어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자기 자신 또는 가족 등의 주택 사용을 
위한 계약갱신 거절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리, 변경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에게 일정 주거환경을 보장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에 대하여 임
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규율은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차원에서는 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66)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

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

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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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임규제에 관한 헌법적 문제

위 나.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1회 갱신이 인정되어 최장 4년
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됨을 전제로 독일의 차임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법제적 및 헌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차임규제는 가격통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어서 헌법상 보장되는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임대
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대차기간의 연장과 결합한 차임규제

차임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계약
의 자유, 사적 자치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이다. 그리고 독일의 차임규제
에서와 같이 일정한 지역, 범위 등을 한정하여 규제를 가하는 경우 평등권 침
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학설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 개별기본권 규정 등을 들고 있고,67)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68)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재산권이 기본권으
로 보장되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본권은 공익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 실현을 위해 필
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67)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사적 자치 보장을 도출하는 견해로 김철수, 성낙인;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도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

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서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로 

이부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행복추구권, 열거되지 않은 권리 보장(제37조 제

1항)규정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허영;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동일하게 찾

고 있는 장영철; 각 개별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본권을,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라고 

하는 윤영미 등이 있다.

68) 계약의 자유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하므로, 계

약의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49; 사적 자치의 원칙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하는 헌재 1998. 8. 27. 96헌가 

22 등, 판례집 10-2, 339, 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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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차임규제는 임대차계약의 1회 갱신이 인정되어 최

장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됨을 전제로 독일의 차임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초의 임대차 또는 재계약의 임대료에 적용되는 차임규제(위의 차임제동)는 
아니다.69) 임차권 존속의 보호에 대한 입법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차임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점 및 계약체결 

시의 가격통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차임규제의 위헌 여부 문제

차임규제가 어떠한 형태로 도입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차임규제 도입의 위헌 여부를 비례성심사를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검

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차임규제, 특히 2015년 도

입된 임대차계약 개시 시 적용되는 차임규제(위 ‘차임제동’)에 대한 최근의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70) 이유에서 제시되었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비례성심사에서의 논증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민법 제
556조의d(차임제동 규정)는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제2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차임
규제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약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보장
하는 재산권은 사회적 법치국가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인 재산
의 처분ㆍ사용ㆍ수익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한편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
라 재산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이에 따른 
한계 형성에 해당하는 것이 민법 제556조의d 규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법
자의 특별한 한계 형성은 비례원칙에 합치해야 하는데, 재산의 사회적 구속성
69)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최초 임대료’의 제한이 있으나,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의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앞 11면 참조.

70) BVerfG, Besch. v. 18.7.2019 – 1 BvL 1/18, 1 BvL 4/18, 1 BvR 15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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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할수록 입법자의 한계형성 권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였을 때, 민법 제556조의 d 제1항은 차임규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 집단이 주거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차임규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고, 이를 위한 필요성의 한계에 위배되지 않
으며, 적절한 수준의 차임증액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
임규제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비례원칙에 합치한다는 
것이다.71)
위와 같은 논거를 참고하여, 우리의 차임규제 입법 시 차임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고, 차임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한 고려를 포함하여, 비례성원칙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침해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차임규제의 위헌 

여부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차임규제의 방법

위 나.에서 제안하고 다.의 헌법적 문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2년의 
임대차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 그 경우 차
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한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차임증감청구권 및 차임 증액시 인상률의 상한 규정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때에도 적용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검
토한다.

1) 임대차기간 중 차임 인상률의 제한

(1)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차임 규율의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임대차기간은 4년

이 되고 종래의 2년 단위의 주거이동, 임대료 상승 등의 주기가 4년 단위 또는 
71) 위 결정(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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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기화된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 등을 계약체결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수요가 실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약
정하는 방식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차임인
상 방식과 같이, 4년의 기간 중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차임을 약정하는 방
식(‘단계식 차임’ 약정)이나 임대차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차임이 
변동하도록 당사자가 차임을 약정하는 방식(‘지수식 차임’ 방식)을 소개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차임증감 청구 시 인상률의 제한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 약정의 가능성 및 그 방법을 법률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규정으로 규율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 결국 의미를 갖는 것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기하여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계약 갱신 시 이를 주장
하는 경우에 한계를 설정하는 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이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체계의 틀 내에서 ㉮ 1. 현행 「주택임대
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에서 인상한계가 있음을 명
시하고, 구체적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법(현행 방법 유지), 2. 법률에서 
구체적 상한을 명시하는 방법, 3. 법률에서는 상한만을 명시하고 구체적 비율
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법, 4. 현행 5%의 비율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 1. 
독일의 예에서처럼 ‘지역상례적 비교차임’, 즉 우리의 표준임대료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표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산정되는 자료에 기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른 방안으로 ㉰ 가계 생계에 표준이 되는 물
가지수 등을 준거로 정하여 그 물가지수의 변동 비율을 고려하여 상한을 정하
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의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임대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년간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임대료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조사ㆍ분석하여 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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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바로 아래에서 논의한다. 표준임
대료의 자료 축적을 전제로 해야 하는 점에서 ㉯의 방법은 일단 현재의 논의
에서 제외하고, 장기과제로서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차임 등 인상률의 제한을 정하는 큰 틀에서는 ㉮의 방법에 따른 현행 방식
을 유지한다. 즉 법률에서 인상률의 한계(5%)가 있음을 명시하고, 구체적 비
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우리의 입법방식이 독일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과 다른 점이 있고, 법률에서 구체적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인상률 한계를 규정하면서 
그때그때 변동할 수 있는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
다. 이때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가지수 등의 기
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

(1) 독일의 차임일람표 제도
독일의 차임일람표(Mietspiegel)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단체 대표가 공

동으로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거나 승인한 ‘지역상례적 비교차
임’을 말한다. 이러한 차임일람표는 2년 간격으로 시장변동에 따라 차임정보
가 업데이트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에 대
하여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다. 차임일람표에 제시된 
차임은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차임증액 청구 시 인상률의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2) 표준임대료 산정 · 공시 절차의 마련
독일의 차임일람표 제도 및 이에 의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의 기준을 운용

하기 위해서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장기
의 임대차 존속의 보장을 바탕으로 임대차기간 중 변화하는 경제사정 등을 고
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협의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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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종류, 건축양식, 건축연도, 개보수
가 여부, 주택의 면적, 구조, 시설 및 설비, 주택의 위치 등 주택의 임대료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종합하여 구체적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주택 별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72)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여 표준임
대료를 산정하고 공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차인 등이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임대료의 도입 목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주택임대료산정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서는 아래의 임대료 정보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 차임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의 관계 등 주택임대차
에 관한 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등 주택임대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토교통부73)와 서울시74)에서 임대차 관련 정보
를 수집하여 공개 중이므로 별도의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한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72) 독일 민법 제558조 제2항 참조.

73)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

래정보시스템(RTMS)을 통하여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집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단지명, 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건축년도 등의 전·월세거래내

역을 공개하고 있다.

74) 서울시는 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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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의 예를 우리 임대차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독일과 우리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체계와 제도가 다름
에도 독일의 임대차에 관한 법제는 우리 임대차법이 안정적 임대차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차임규제 입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존속할 것이 보장되
어야 한다. 임대차 존속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의 법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둘째, 임차권 존속의 보장을 전제한 후, 장기화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규제할 수 있다.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며, 이때 전 차임의 비율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표준에 연동하는 방
법에 의한다. 장기적으로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하여 임대료 조
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적으로 산정되는 표준임대료 제도 운용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별 차임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표준임대료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운용하는 주택임대차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수익 손실을 
세제 및 금융 혜택의 방법으로 보전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참여가 높
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참여 비율이 높
아질수록 투기 목적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시장으로 정착되며, 이
러한 바탕 위에서 안정적인 임차권이 보장될 수 있다.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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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를 우리 임대
차법제로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 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신 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인 또는 그의 가족이 임차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

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

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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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

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

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항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의 기간 이내에 

---------------------------------

---------------------------------

---------------------------------

---------------------------------

---------------------------------

---------------------------------

---------------------------------

---------------------------------

---------------------.

  ④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

  ⑤ 3기(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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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

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2항을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

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의2(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항에도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

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

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

---------------------------------

---------------------------------

---------------------------------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증

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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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3(표준임대료)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

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료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성질 등 

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적인 원칙에 따라 작성 

및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

에도 시장변화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주기로 고시하여야 한다. 표준임대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주택임대차 정보 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주

택의 차임과 보증금,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성질 등 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의 관계 등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방임대차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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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강행규정) (생  략)

  

  <신  설>

제10조(강행규정)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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